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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싼 담론투쟁
The Discourse Struggle Around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김신영*

 Sin-Young Kim*

요 약  이 연구의 기획 의도는 22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

토를 통해 소위 담론의 구축과 확산이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재정안정”vs “노후소득보장”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쟁 담론 또는 이분법적 담론이 이론적 및 경험적 층위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갖는지 밝

혀보는 것에 있다. 담론은 언어와 실천을 통합하는 행위로서 대중에 대한 틀 지워진 말하기 방식이다. 담론이 사회변

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담론의 현실규정 능력에 근거한다. 현실은 담론을 통해 구성(또는 재구성)되고 이를 통

해 대중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담론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구조로서의 담론은 병렬적이고 상대적인 배치로 일견 보이나 많은 경우 경쟁 담론에 대한 도덕적

(normative) 우월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의 대표 개념으로서 재정안정과 노

후소득보장의 효용가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기능, 목표, 그리고 운영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도구이며

그것의 효용가치는 복잡다단한 공적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제도의 유형별 차이를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수준에서 도움

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개념 자체의 현실적합성과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으로서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 현실 인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합리적 사회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국민연금 개혁, 담론 분석, 재정안정, 노후소득보장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plores the dynamics of discourse construction and propag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Scheme (NPS) reform process, initiated in late 2022. It specifically interrogates 
the theoretical validity and empirical applicability of the dichotomous narratives encapsulated by the themes 
"Fiscal Sustainability" and "Old-age Income Security," which have polarized the discourse on pension reform. 
The analysis is structured as follows: to enhance accessibility, an overview is first provided of the NPS reform 
trajectory, including an outline of the existing system, the imperatives for reform, the stages of policy discourse, 
and the resulting reform proposal along with its attendant controversies. The study then delves into an 
examination of the discursive contestation over the 2024 reform proposal, employing media analysis of articles 
retrieved through the Korean Press Foundation’s KINDS database (www.kinds.or.kr). Within this discursive 
framework, the "Fiscal Sustainability Discourse" underscores concern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 NPS based on fiscal projections. In contrast, the "Old-age Income Security Discourse" 
argues for the alleviation of elderly poverty, the welfare function of the NPS, and the state’s duty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for seniors, supported by public sentiment expressed through deliberative forums. By 
analyzing the conceptual efficacy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income security as paradigmatic lenses for 
understanding the objectives and operational rationale of South Korea’s NPS, this study assesses their utility in 
distinguishing and contextualizing the complexities inherent in public pension systems.
Key words : National Pension System, Discourse Analysis, Fiscal Sustainability, Old 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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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3년 3월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

하게 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됨에 따라 국민

연금 재정은 완전부과식으로 전환되고, 이후 국민연금

의 보험료율은 26%에서 최대 35%에 이르게 된다. 이처

럼 높은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뿐

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국

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한국의 노인“소득”*1빈곤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

져 있다. 즉,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불안과

노인빈곤이라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며 일정 제로섬

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의 기획 의도는 23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소위 담론의 구축과 확산이 연금제도 개혁 논

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재정안정”vs “노

후소득보장”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쟁 담론이 이론적

및 경험적 층위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갖는지 밝혀

보는 것에 있다. 담론은 언어와 실천을 통합하는 행위

이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틀 지워진 말하기이다. 푸

코에 따르면 담론은 일정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말해

질 수 있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인물, 시간, 그리고 장

소를 동시에 규정짓는다. 담론의 기능은 자신의 담론

틀을 벗어난 주장이나 추론을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내린다. 즉 담론은 지식의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고, 규정

하고, 생산한다 [1].

일반적으로 담론분석이란 인간 행위를 매개하는 상징

으로서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계와 관련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탐구하는 방법

을 칭한다. 담론분석의 주요한 전제는 언어와 언어 사

용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즉 언어를 매

개로 진행되는 행위로서 담론은 사회의 제반 영역(특히

정치)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담론분석에서

볼 때 텍스트는 그것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텍

스트를 누가 생산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

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느냐 역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단지 무엇

을 금지하고 강제하는 부정적 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 속에서 통치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다. 특히 사

물과인간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실천

으로서 담론은 특정한 형태의 행위, 신념, 기호, 욕망,

필요들이 마치 인간 주체의 심리적-육체적 현실(즉 진

리)에 내재한 자연스러운 속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하여 사회적 응집을 구성해내는 효과를 갖는다 [1, 2,

3].

담론이 가진 권력적 속성은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적 불평등과 그것을둘

러싼 현실 권력투쟁 속에서 구현된다. 담론투쟁을 담당

하는 주체는 정당, 정부, 언론, 지식인 집단등이 대표적

이며특정 담론을 지지하는 집단들은 담론의 연합을구

성하고 반대편 담론과 싸우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권

력현상은 기저 단위에서 의식을 주조하는 단계에서 출

발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발현한다. 특히 이념과 가치관이 정면충돌하

는 쟁점을 둘러싼 담론투쟁의 경우, 권력발현의 폭은

가시적 영역을 넘어 비가시적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게

된다 [1].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독자들

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2022년 상반기부터 진행되어온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을 개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현행 제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 그리고 최종 개

혁안의 도출과 그것을 둘러싼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국민연금 개혁

안을둘러싼 담론투쟁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것

이다. 분석자료는 해당 시기 언론의 기사들이며 한국언

론재단의 기사검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카인

즈’(www.kinds.or.kr)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사를 검색

하고 추출하였다. 소위 ”재정안정‘ vs “노후소득보장”

의 슬로건으로 포장된 두 주장은 각각의 주장이 기반하

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지향과 각 주장 들이 향하는 설

정 의제, 그리고 변화의 목표와 지점 등을 볼 때, 담론

의 지위를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6, pp.XX-XX, Nov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23 -

II. 본론

1. 국민연금 개혁 과정 개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을 국

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함으써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

을 알렸다. 이후 국회는 같은 해 7월 여야 합의로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꾸렸다. 연금특위 산

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

연금 개혁의 초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시이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와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강화를 두고 민

간자문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

년 여의 시간이 흐른 뒤 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개혁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납부보

험료율,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 지급개시연령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국회

는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2024년 5월로 연기하였다.

2024년 2월 다시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의견 수렴

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같은 해 4월, 보

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다수의 선택을

받게된다. 이후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접근

을 이루어 냈으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는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절충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를 전격 수용하

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

대통령실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

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공식화했

다. 결국 2년여의 시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아무

런 결과를 내어오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는 수년여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과정을 간략하게 정리

하고 있다(표 1).

2. 분석 방법: 비평적 담화 분석

이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기사에 담긴 담론의 분석

을 위해 비평적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CDA는 텍

스트와 담화(말과 글)를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권력,

이데올로기, 사회적 맥락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신문기

사이다. 신문기사는 다른 유형의 미디어(TV 또는

SNS)와 달리 해당 시기 특정 이슈에 대해 충분한 깊이

와 분량을 통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따라서

이슈를 둘러싼 가치나 지향, 그리고 대항 논리에 대한

공격 등이 충분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4, 5].

3.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담론정치

담론정치는 지배진영 또는 대항 진영이 각각 자신들이

속해있는 측의 이해를 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불특정

대중들로부터 해당 이슈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

하기위해 정치적 상징과 동시에 도덕적 가치구조를생

산하는 과정 및 반대 세력의 대응 전체를 포괄하는 동

태적 과정이다. 2023년 이후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논

쟁에서 대립해 온 두 개의 담론은 “재정안정 담론”과

“노후소득보장 담론”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전자가 객관

적인 수치를 통해(현재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합

계 출산율 전망 등)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가까운 미래

에 고갈될 수 있으며 이는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및 더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후자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안전망

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며 OECD 평

균을 훨씬 상회하는 40%에 가까운 노인빈곤율을 감안

할 때,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불가피함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발표

5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

과제로 언급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표 1. 국민연금 개혁 과정 timetable
Table 1. Timetable of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2023년
1월 정부,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발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 제출
10월 정부, 연금개혁 ‘24가지 시나리오’ 국회 제출
10월 국회, 연금특위 기한 2024년 5월까지로 연장
2024년
2월 국회 연금특위, 500인 시민대표단 구성 발표
4월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 발표

5월
윤대통령, ‘윤정부 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게 바람직”
5 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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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보험

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연금 수급 연령의 인

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두 담론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측면의

이슈에 대해서도 충돌하였다. “재정안정담론”은 보험료

률과 관련하여 세대 간 형평을 주장한 반면, “노후소득

보장 담론”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갖는 세대

간 연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자가 연금 재정이 악화되어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

을 지지 않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여기서

는 인상)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후자는 현재 한국

의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세대가 노후세대의 노후를 책

임지는 세대 간 연대 정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년층의

적정 수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설립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논거를 중심으로 두 담론의 대립을 살펴보면,

“재정안정 담론”은 국민연금 장기전망 추계와 같은 수

치자료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노후소득보장 담론”은 심

각한 노인빈곤 수준,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기

능, 그리고 노후 생활 최저선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 의견 등이 근

거로서 동원되었다. 전자가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통하

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국가

의 책임 또는 사회적 연대와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선

언적인 논거를 동원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두 개의

담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애

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은 토마스 쿤이 제시한 공약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쿤에 따르

면 공약불가능성은 과학 혁명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론

이나 패러다임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

가 달라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한다. 경

쟁하는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

고 있어,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동일

단어의 의미 또는 적용 기준 역시 달라 패러다임 간 의

사소통 및 직접적인 비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6].

언론지상을 통해 드러난 두 담론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두 담론 간의 공약불가능성은 명확해진다. 먼저 재정안

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7].

“...현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소득의 9%만 보험료로

내고 40%(40년 가입 기준)를 받아 가도록 돼 있다. 이대로면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젊은 층은 ‘폰지 사기’라며 불신한다...”

“...야당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13%-44%안)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금 고갈 시점은 9년 미뤄지는 데 그치고

현재도 1825조원(GDP의 80.1%)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는 2050년 6366

조원(123.2%), 2093년 4경250조원(313.3%)으로 불어난다.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 급증하는 것이다...”

“...파국을 피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으려면 기성세대가 더 내

고 적게 받거나, 적어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고통 분담을 감수해야 한

다...”

“...연금 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현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적립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55년 고갈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2명 중 1명에 불과하

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도 낮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

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들의 소중한 숙의 과정이 수포로 돌

아갔다... 공론화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전문가 집단의 오만과 독선, 시

민의 뜻은 존중하지 않고 권력에 야합하는 정치세력, 무책임하게 말 바

꾸는 정부 여당의 세 축이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

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국

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

다...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

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

다...국가는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

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회연대 제도이

다.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거나 적

금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지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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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프레임 속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 역시 쌓여가고 있다...”

표 2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두 입장에 대한 미

디어 보도 내용을 주요 논점, 대표 논거, 그리고 미디어

피레이밍 측면에서 구분 제시하고 있다(표 2). 다음으

로 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노인빈곤율관련수치제시를

통해 각각의 수치자료들이 특정 담론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를위해어떻게활용되었는지를살펴본다. 먼저, 소

득대체율사례를살펴보면, 소득보장진영의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의 근거는 노인빈곤 해소다. 월평균 64 만원

에 불과한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소득대

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

만 사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이 된 것

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라기보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이다. 국민연금 산식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

간 40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2022년 현재 전체 연금 수

급자의 23.5%는 가입 기간이 5년에 불과한 특례가입자

이며 당연히 수령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1950년생 연금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평균 18.9년, 1960

년생은 23.7년, 1970년생은 25.7년으로 빠른 속도로 늘

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관계의 왜곡은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

를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빈곤층보

다는 부유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즉, 소득

보장 진영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효과는 왜

곡되어 있고 그것의 부작용은 은폐되어 있는것이다. 소

득대체율 인상이가져올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 소득 1~10분위의 예상 가입 기간

분석 결과를 보면 가난한 1분위는 19.3년에 그친 반면,

부유한 10분위는 33.9년으로 도출됐다. 국민연금은 가

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이 가져갈 가능

성이 크다. 다음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 엄청

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이 40%인 현

상황에서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지 않으려면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내야 한다.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됐던 대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높

이면 보험료율은 21.8%까지 높아져야 한다.

노인빈곤율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도 사실관계

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각종 OECD

지표로 비교해 보면,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은 노인

집단의 소득 및 자산 양극화에 있다. 그 어느 회원국보

다도 노인집단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각함에도 평

균적인 접근만 취하다 보니, 대다수 노인이 빈곤하다는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OECD가 사용하는 빈곤율

측정기준인 가처분소득 외에도, 자산까지 고려하면 우

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있

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빈곤을 분석하는 대표적

인 방법은 저량(stock)인 자산을 유량(flow)인 소득으

로 소득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

인빈곤율을 계산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은 소득만을 고

려했을 때보다 상당폭 감소한다. 그림 1 에서는 자산의

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을 변동 수준을 잘 보여준다

(그림 1). 귀속임대료와 같은 암묵적 임대소득 등을 포

착하는 포괄소득화를 적용하면 노인빈곤율은 매년

7~8%p 감소한다. 이는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여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다수 존재함

구분 재정안정 담론 노후소득보장 담론

주요

논점

국민연금의장기적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중요성 강조

사회적안전망역할강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중점

대표

논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기금고갈예측에따른

대책 필요

-미래세대부담최소화

요구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공적 역할 강조

-국민연금의 사회적

연대 기능 부각

미디어

프레이밍

-기금고갈에 따른재정

위기 강조

-연금 시스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 부각

-국민연금의 복지적

기능 강조

-노후 빈곤 문제의

심각성 부각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 강조

표 2.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재정안정론 vs 소득 보
장론 미디어 분석 내용 요약
Table 2. Summary of Media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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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상당한 비중의 고령층이 자산을활용하여 스

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

그림 1. 자산소득화 방법에 따른 노인빈곤율(2016-2021)
Figure 1. Old Age Poverty Rates by Methods of Assets Securitization

담론의 구축단계에서는 특정 진영의 이론가, 학자, 또

는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담론의 확산과

재생산, 그리고 대중동원의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역할

이 절대적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서는 미디어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들은 사실과 지향, 그리고 이

데올로기를 조합하여 특정 담론 또는 대항담론까지 포

함하는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며 이 과

정에서 미디어는 스스로 축소, 왜곡, 과장, 첨가 등을 통

해 다양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특정 담론의새로운 주체

가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특정 내용의 담

론이 특정 동일 미디어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기사

화되는 모습은 미디어가 더 이상 담론 구축과 확산에

수동적인 전달자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9, 10, 11, 12].

III. 토론

이 연구는 최근 벌어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소위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일관되

게 내세우는 사회수준에서의 지표들이 자신들의 주장

을 구축해 나가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또 각각의

지표들이 왜 상호배타적으로 언급될 수 밖에 없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재정안정"과 "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으로 구체화

되며, 이들 담론은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와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재정안정 담론"은 현

재의 국민연금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는 입장을 취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고려한 보험료 인

상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담론은 주로 재정 추계와 같

은 객관적 수치에 의존하여, 미래 세대가 직면할 잠재

적 부담과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노후소득보장 담론"은 국민연금이 한

국 사회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

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담론은 높은 노인빈곤율, 특히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빈곤율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

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담론 간의 차이는 각 담론이 국민연금을 바라보

는 관점과 우선순위가 다름을 보여준다. 재정안정을 강

조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

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시하여 미

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후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쪽은 연금제도가 노후

세대의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두 담

론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며,

이는 토마스 쿤이 말한 '공약불가능성' 개념을 상기시

킨다. 즉,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기준과 언어

로 표현되기 때문에 양 담론 간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다.

미디어는 이러한 담론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며, 담론을 구성하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정 담론을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방식으로 프레이밍된 보도를 통해 미디어는 국민

연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

며, 이를 통해 특정 가치와 목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 불안을 강조하는

보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

며, 노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는 국민연금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는 국민연금 개혁 담론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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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서 수동적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담론 자체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지난 수 개월간의담론 투쟁은

과거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

을 기억나게 한다. 무상급식 이슈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양쪽정치진영은복지정책의범위와재원등을둘

러싸고 논쟁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논쟁의 귀착점은 결

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념 또는 ‘공짜

점심, 재벌급식’ 등의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선동적 관점

이었다. 분명한것은복지태도로서보편주의나선별주의

는현실에서대응하는정책이나제도를찾아보기어려운

이념형, 아니면 정치적 수사나 구호로서 소모되고 있었

다는 점이다.

I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중심에 자리한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인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비판적 담화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두 담론은 국민연금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하며, 각각의 담론

은 상이한 가치 체계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재정안정 담론"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

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정책적 조치

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노후소득보장

담론"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 기능을 강조

하며,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언어 구조로서의 담론은 일견 병렬적이고 상대적인 배

치로 보이나 많은 경우 경쟁 담론에 대한 도덕적

(normative) 우월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대중들

은 이 두 단어를 적어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의 시선에서

볼 때, 자신에게도 길게는 도움이 될 노후소득보장을

반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반대는

마치 자신의 부모세대에게 죄를 짓던가 아니면 자신만

의 이익을 극대화 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이기적 개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안

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은 필요할 때 써야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아껴야 한다라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요약하자면, 노후소

득보장은 결국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세대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재정안정은 노인의 어려움을 모른체하고 국가 책

임을 방기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개인을 상정하게

되는 단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 담

론이 도덕적 우월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담론 대립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

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

지 재정적 안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의 질과 사회적 연대성을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복합적

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갖는 이념

적·사회적 함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미래의 국민연금 정

책 방향이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세대 간 형

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국 사회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개념 자체의 현실 적합성과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으로서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한 이유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 현실 인식에

적합하지 않으면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며 더 나아가 합리적 사회정책의 수립과발

전을 오히려방해할 수있기 때문이다. 현실에대응하지

못하는 개념은 맹목적인 정치수사이며 그저 공허하다.

* 필자가 “소득”으로 표기한 이유는 흔히 언론지상에서 언급되는

노인빈곤율은 노인소득빈곤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지표

는 65에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소득의

중앙값) 대비 50% 이하인 비율을 의미한다.

**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4년

1월 연금개혁에대한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며 노동

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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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의제숙의단과 500명의 시민대표, 그리고 자문진 등으로 구

성되었다.

*** 소득대체율의 사전적 의미는'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

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

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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